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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위원회를 출범시켜 한국의 탄소중립 의지를 세계 각국에 선보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당연직 정부위원 18명과 기업계·학계·시민단체 등에서 위촉된 77명의 민간위원도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출범식 인사말에서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민·산업계와 함께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기후위기를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회로 삼는 모범을 대한민국이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이날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과 1차 회의에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동명 위원장은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탄소중립위원회에 참여하며 낸 입장문에서 “한국노총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수반되는 일자리 문제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준 결정 등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이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적극 개입하기 위해 위원회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국제노동기구(ILO)는 결의안을 통해 산업전환의 조건으로 사회적대화, 사회보호, 노동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며 “탄소중립위원회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와 이해관계자들을 운명공동체로 인식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민주적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좌초위기산업과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포용하지 못하면, 한국사회는 더 큰 사회적 갈등과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며 “8개 분과위원회는 목표와 전략에 걸맞는 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노동계에 더 많은 참여를 보장하여 노동조건의 불평등과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사회의 주체인 한국노총은, 탄소중립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치열하게 논쟁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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